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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문

❍ 최근 정부는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이전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사보류 중에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지방 이전기업에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키로 논의한 바 있음.

❍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유치는 2011년도에는 총 136억7천만 달러로 이중

수도권에 45%가 집중투자 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162억8천만

달러 중 63%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등 최근 4년간 수도권 투자가

40% 증가한 반면, 지방은 30%로 급감하였음.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을 외면하고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규탄하고 국가

균형발전정책을 이끌어 내고자 함.

□ 제안이유

❍ 수도권 규제완화정책 추진은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에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입을 가속화시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의 붕괴를 촉발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역행과 지역 불균형을 초래할 것임으로 충청북도의회 명의로

건의안을 제출하고자함.

□ 보내는 곳: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즉각 중단하고

선(先)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하라!

건       의       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강창희 국회의장님 !

정홍원 국무총리님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

강창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 !

주승용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

최근 정부는 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또 다시 수면 위로 끌고 나오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가속화하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대학 이전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보류 중에 있으며, 정부는 이미 지난



6월 지방 이전기업에 지원하던 입지보조금을 폐지키로 논의

한 바 있습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총 136억7천만 달러 중 45%가 수도권에 집중 투자

되었고, 2012년도에는 162억8천만 달러 중 63%가 수도권에

몰리는 등 최근 4년간 외국인 투자유치는 수도권이 40%

증가한 반면, 지방은 30%로 급감하였습니다.

충청권의 경우도 2011년 13억6천200만 달러에서 2012년도

7억8천200만 달러로 43% 급락하였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현실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일련의 정책

들은 수도권에 인접해 있는 우리 충청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직격탄이 될 뿐만 아니라, 지방기업의 수도권 역유

입을 가속화시켜 수도권은 비대해지고, 지방은 황폐해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국가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의 붕괴를 촉발

시키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지역민의 분노와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현 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역이 중심이 되는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160만 충북도민들과 함께

다음과 같이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이제 그만하고 지방과

수도권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추진할 것

둘째, 수도권에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가 지방에도 분산

투자될 수 있도록 ‘지방살리기 정책’을 즉각 마련할 것

셋째,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2013년 12월 10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


